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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2026년 554억원 등 

2026~2035년 10년간 총 21조 2,663억 원(연평균 2조 1,266억원) 감소

할 것으로 추계

◦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 시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2031년 총 839억원(연평균 168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시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2033

년 총 15조 9,259억원(연평균 2조 2,608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

제가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3년까지 발생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 시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2035년 총 1,014억원(연평균 113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

－ t년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t+1~t+3년)간 

100%, 이후 2년(t+4~t+5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5년까지 발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5년 연장 시 소득

세는 2027~2031년 총 2,143억원(연평균 42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는 

2027~2031년 총 4조 6,523억원(연평균 9,3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영구임대주택의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시 부가가치세

수는 2026~2030년 총 2,884억원(연평균 57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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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29조의4)
- -157.1 -162.2 -167.6 -173.2 -179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

장 (안 제29조의8)
- -10,815.6 -21,555.5 -31,727.2 -31,848.9 -31,971.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85조의6)

- -47.3 -96.4 -145.2 -176.3 -210.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87조제2항)
- -429 -429 -429 -429 -429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

몰연장(안 제88조의2제1항)
- -7,562 -8,461 -9,450 -10,149 -10,901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

4호의6 신설)

-554 -565 -576 -588 -600 -

합계 -554 -19,576 -31,280 -42,507 -43,376 -43,691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29조의4)
- - - - -839.1 -167.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

장 (안 제29조의8)
-21,087.1 -10,253.4 - - -159,259 -22,608.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85조의6)

-157.6 -103 -50.8 -26.5 -1,013.7 -112.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87조제2항)
- - - - -2,143 -429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

몰연장(안 제88조의2제1항)
- - - - -46,523 -9,305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

4호의6 신설)

- - - - -2,884 -577

합계 -21,245 -10,356 -51 -27 -212,663 -21,266 

주: 각 항목별 세수효과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연도의 평균이며, 이들 연평균을 합산한 금액은 

합계의 연평균과 일치하지 않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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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의4 (근로소

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2
안 제29조의8 (통합고

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3

안 제85조의6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

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의 감면)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4

안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년 12월 31일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

5

안 제88조의2제1항

(비과세종합저축에 대

한 과세특례)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

한 소득세 비과세 

－ (개정안) 비과세종합저축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

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6

안 제106조(부가가치

세 면제 등) 제1항제4

호6 신설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

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추가시설설치 용역을 

포함)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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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에 대한 세액공제)
○ -

2 안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

3
안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4
안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

5
안 제88조의2제1항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

6
안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1항제4

호6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세수

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2026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2024년 신고기준 감면실적이 향후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

◦ 세액공제 규정이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1년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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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세수

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2026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상시근로자) 2023년 신고기준 세액공제액의 기업규모· 지역· 청년 등 근로자 

유형별 비중은 과세자료 및 「사업체패널조사」 등의 비중을 따른다고 가정하며, 

향후 신규 발생하는 공제액은 취업자 수 증감율 전망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

－ 신규 공제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계속하여 감면받는다고 가정하며, 상시근로자 수의 전년대비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은 세액공제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적용

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3년까지 발생

－ 지역별 공제액 비중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2021~2023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평균 비중이 2024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근로자 유형별 공제액 비중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9차년도(2021년 

기준) 산출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일반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이 2023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

－ 향후 신규 발생하는 공제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 수 증감율 전망에 따라 변화

한다고 가정

◦ (육아휴직 복귀자) 2024년 신고기준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감면

실적이 향후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 2024년 신고기준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의 경우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고 가정

－ 2024년 신고기준 감면실적을 토대로 기업규모별 공제액 변화를 반영하여 2025년 

과세연도 공제액을 추정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변

동한다고 가정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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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세수

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2026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세액감면 규정이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5년까지 발생

－ t년에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t+1~t+3년)간

100%, 이후 2년(t+4~t+5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

－ 따라서 2026~2030년의 신규 인증기업으로 인한 세액감면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발생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26년 신규 인증기업 100% 감면 50% 감면

2027년 신규 인증기업 100% 감면 50% 감면

2028년 신규 인증기업 100% 감면 50% 감면

2029년 신규 인증기업 100% 감면 50% 감면

2030년 신규 인증기업 100% 감면 50% 감면

[표 2] 개정안에 따른 세액감면 흐름: 2027~2035년

◦ 향후 신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최근 5년(’20~’24)간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기업의 비중은 2024년 법인세 신고기준 전체 법인 수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의 비중에 따른다고 가정

◦ 1기업당 감면액은 2024년 신고기준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향후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연차별로 유지하는 비중은

2024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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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기준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2031년 발생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세수효과는 다음연도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발생한다고 가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최근 조세지출 실적과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계

◦ 향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2~2025년 조세지출액 평균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되, 과거 실적 고려시 납입액 한도 인상 효과를 반영함

－ 2024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종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효과를 고려

◦ 2025년부터 동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

되었으나, 해당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동 추계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마.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에 따른 일몰연장 기간 및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평균 소유기간

(약 12개월)을 고려하여 2027~2031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

◦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

월 31일까지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하여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평균 소유기간을 고려하여 계좌 가입과 금융소득 지급

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이에 1년의 시차가 있다고 전제

❑ 2024년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치에 향후 비과

세종합저축 규모 변화와 시장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계

❑ 향후 비과세종합저축 규모는 2019~2024년 연평균 비과세종합저축 한

도금액 증가율(7.4%)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5천만원 이내에서 한도금액을 설정해야 하며,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한도금액은 3,373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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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금리 전망은 국고채 3년물 이자율에 대한 전망을 활용

◦ 수신금리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대표하

는 국고채 3년물 이자율의 전년대비 증감율에 따라 최종 조세지출액이 변

동할 것으로 가정

바.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 세수효과는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수선유

지용역비 자료를 활용하며, ‘수선유지용역비 ×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

× 세율 10%’로 추계

◦ 영구임대주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주택 경과연수에 따라 수선유지용역비가 다르게 발생할 것이나, 2024년 

현재 영구임대주택 재고가 없는 연차의 경우 수선유지용역비 자료가 부재

하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 추계에서는 2024년 전체 수선유지용역비 규모

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감하는 것으로 가정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세수효과를 전체(지

자체 관리 주택 포함)로 환산함1)

◦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 주택과 지자체 관리 주택 간 주택 수 비율이 동일

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수선유지용역비 규모도 동일한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공급하

고 있는 주택 유형별 · 경과연수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동 제도 신

설 시 세수 감소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전체 단위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추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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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하거나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이 발생한

경우는 기업 규모별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 (개정연혁)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12.23. 신설된

규정으로 상시근로자의 평균 초과 임금증가율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발생한 기업 및 근로자 임금 증가율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됨

－ 2015.12.15. 일부개정: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 2016.12.20. 일부개정: 중소기업의 평균 초과 임금증가율에 대하여 10% 세액공제

－ 2017.12.19. 일부개정: 중소기업의 평균 초과 임금증가율 20%로 상향조정

－ 2020.12.29. 일부개정: 중소 및 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로 대상을 제한

❑ (감면실적) 2020~2024년 신고기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20년 109.1억 원에서 2023년 226.9억 원으로 증가

하였으나, 2024년 143.3억 원으로 감소하여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움

2020 2021 2022 2023 2024

소득세 36.1 42.5 53.4 66.9 44.1

법
인
세

중소기업 47.6 38.2 52.9 102.6 92.3

25.4 31.5 55.0 57.4 6.9중견기업

소계 73.0 69.7.0 107.9 160 99.2

합계 109.1 112.2 161.3 226.9 143.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각 신고연도

[표 3]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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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방법

❑ 개정안은 2024년 신고기준 감면실적이 향후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국회예산정책처 2026~2030년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은 3.2~3.3%2) 수준

으로, 귀속연도 기준 명목임금 상승률에 따라 공제액이 변화한다고 가정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157.1억 원, 2031년 179.0억 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39.1억 원(연평균 167.8억 원) 감소

하는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공제가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1년까지 발생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29조의4)

157.1 162.2 167.6 173.2 179.0 839.1 167.8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31년

(단위: 억 원)

2)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9.)」 및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10.)」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득세 48.4 50.0 51.7 53.4 55.2

법인세
중소기업 101.2 104.5 107.9 111.5 115.2

중견기업 7.5 7.7 8.0 8.3 8.6

합계 157.1 162.2 167.6 173.2 179.0

자료: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9.)」 및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10.)」를 반영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표 4] 신고연도 기준 세수효과 추계: 2027~2031년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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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1) 상시근로자 등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가)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5개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구분하여 운용

◦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

－ 기본공제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

舊 고용증대세제 통합고용세액공제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중

소

기

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1)

수도권 내 1,000 1,100 1,100 1,100 1,100 1,450 1,450 

수도권 밖 1,100 1,200 1,200 1,200 1,300 1,550 1,550 

일반

근로자

수도권 내 700 700 700 700 700 850 850

수도권 밖 770 770 770 770 770 950 950

공제기간 2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중

견

기

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도권 내 700 800 800 800 800 800 800

수도권 밖 -　 -　 -　 900 900 -　 　-

일반

근로자

수도권 내 450 450 450 450 450 450 450

수도권 밖 -　 - -　 -　 -　 -　 -　

공제기간 2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대

기

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도권 내 300 400 400 400 400 400 400

수도권 밖 　- -　 -　 500 500 -　 -　

일반

상시근로자　

수도권 내 -　 - - - - - -

수도권 밖

공제기간 1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주: 1)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청년(19~34세, ’22년은 19~29세), 고령(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22년 미포함) 상시근로자 등이 포함

[표 6]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舊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액

(단위: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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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액 실적) 舊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신고기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상승추세였으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으로 감소

◦ 2023~20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

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舊 고용증대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1)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

소득세 4,283 6,336 8,898 11,191 9,559 4,720

법
인
세

중소기업 6,212 9,002 11,950 14,027 11,039 4,649

중견기업 1,300 1,491 2,061 2,396 1,659 542

대기업 1,017 1,131 1,257 1,725 846 600

소계 8,529 11,624 15,268 18,148 13,544 5,791

합계 12,812 17,960 24,166 29,339 23,102 10,511

주: 1) 상시근로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7] 舊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액: 2020~2024년

(단위: 억 원)

나) 추계방법

❑ 2024년 신고기준 세액공제액을 수도권과 지방, 청년 등 근로자 유형별로 

구분한 후, 향후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2023.1.1. 시행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2024년 신고분부터 집계됨에 

따라 중소 · 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공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실적을 발생연도별로 구분하여 추계

－ 개인사업자의 공제액은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의 공제액으로 가정

－ 가령 2026년 공제실적의 경우, 2024년에 신고된 중소 · 중견기업의 공제액과 

2025년에 신고된 중소 ·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공제액, 2026년에 신규 발생한

중소 ·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공제액이 모두 포함

◦ 2024.12.31.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이 종료함에 따라 2024년 

과세연도부터 신규 신청액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만 발생한다고 가정

－ 구 고용증대세액공제 감면실적은 2023년 2조 9,339억 원 발생하였으나 2024년 

2조 3,102억 원으로 감소

－ 구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의 1인당 감면액이 훨씬 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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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과세연도부터 신규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액이 없거나 낮을 것으로 예상

－ 다년간 공제되는 구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의 특성상 향후에도 감면실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추계함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6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A26 A26 A26

대기업 B26 B26

’27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A27 A27 A27

대기업 B27 B27

’28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A28 A28 A28

대기업 B28 B28

’29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A29 A29 A29

대기업 B29 B29

’30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A30 A30 A30

대기업 B30 B30

합계 A26+B26

A26+B26

+A27+B27

A26

+A27+B27

+A28+B28

A27

+A28+A28

+A29+B29

A28

+A29+B29+

+A30+B30

A29

+A30+B30

A30

주: 1) 2024년 신고된 신규 공제는 2023년 과세연도분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공제액

2) A는 중소 · 중견기업, B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이며, 아래첨자는 최초 공제가 발생한 신고연도를 의미

[표 8]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의 세수효과 발생연도

(단위: 억 원)

◦ 향후 신규 공제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에 따라 변화

한다고 가정하여 발생하고, 신규 공제액 추정치를 신고연도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세수효과 추계

－ 신고연도를 기준 신규 공제대상으로 포함된 기업의 공제액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3년까지, 대기업은 2년까지 다년간 공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세수효과 추계

❑ 2024년 신고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상시근로자 등에 대한 공제액은 

총 1조 511억 원

◦ 2024년 신고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상시근로자 등에 대한 공제액은 법인세

5,791억 원, 소득세 4,720억 원으로 총 1조 511억 원

－ 국세청이 제출한 2024년 신고연도 기준 법인세 공제액 자료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유형별 구분되지 않으며, 지역별 구분은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구분되지 않음

－ 국세청이 제출한 2024년 신고연도 기준 소득세 공제액 자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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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어 있으나, 근로자 유형별 구분되지 않음

－ 개인사업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

－ 지역별 구분은 2021~2023년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공제액의 지역별(수도권, 비

수도권) 연평균 비중이 2024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수도권 비중(’21~’23년 평균, %): 중소기업 68.9 중견 및 대기업 70.7

－ 근로자 유형별 구분은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9차년도(2021년 기준)에서

산출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일반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비중이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 중소기업 52.8, 중견기업 59.9, 대기업 100.03)

❑ (향후 신규 공제액 추정)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를 

반영하면, 향후 신규 공제액은 신고연도 기준 2027년 1조 702.3억 원

에서 2031년 1조 874.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3) 대기업의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증가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미적용

’24년 통합고용세액 공제액 등(A) 지역별(B)
근로자 유형별 ’24년 공제액 안분

(D=A×B×C)구분 비중(C)

법인세

중소기업 4,649.0

수도권
청년 등 52.8 1,554.5

일반 47.2 1,388.5

비수도권
청년 등 52.8 901.1

일반 47.2 804.9

중견기업 541.9

수도권
청년 등 59.9 229.8

일반 40.1 153.6

비수도권
청년 등 59.9 95.0

일반 40.1 63.5

대기업 600.0
수도권 청년 등 100 424.5

비수도권 청년 등 100 175.5

소계 5,790.9 5,790.9

소득세
중소기업 4,720.3

수도권
청년 등 52.8 1,399.7

일반 47.2 1,250.3

비수도권
청년 등 52.8 1,093.5

일반 47.2 976.8

소계 4,720.3 4,720.3

합계 10,511.2 10,511.2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9] 2024년 상시근로자 등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액

(단위: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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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귀속연도 기준 2026~2030년

까지 적용되므로, 신규 공제액은 신고연도 기준 2027~2031년까지 발생할 것

으로 예상하여 추계

－ 국회예산정책처 2026~2030년간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은 0.4~0.6%4) 수준으로,  

공제액은 귀속연도 기준 취업자 수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득세 4,805.7 4,825.0 4,844.3 4,863.6 4,883.1

법인세

중소기업 4,733.1 4,752.1 4,771.2 4,790.3 4,809.4

중견기업 552.1 554.3 556.5 558.7 560.9

대기업 611.4 613.8 616.2 618.6 621.1

소계 5,896.6 5,920.2 5,943.9 5,967.6 5,991.4

합계 10,702.3 10,745.2 10,788.2 10,831.2 10,874.5

자료: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9.)」 및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10.)」를 반영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표 10] 신고연도 기준 신규 공제액 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 원, %)

❑ (연도별 세수효과 배분) 신규 공제액을 기업규모별 다년간 공제혜택을 

감안하여 신고연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배분하면 2027년 1조 702.3억 원,

2033년 1조 253.4억 원 등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대기업의 경우 2년간 

공제가 적용됨을 감안하여 신고연도 기준으로 연도별 세수효과를 추계

－ 개인사업자의 공제액은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의 공제액에 포함

4)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9.)」 및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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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27년 
신규 
공제

중소·중견기업 10,090.9 10,090.9 10,090.9

대기업 611.4 611.4

소계 10,702.3 10,702.3 10,090.9

2028년 
신규 
공제

중소·중견기업 10,131.4 10,131.4 10,131.4

대기업 613.8 613.8

소계 10,745.2 10,745.2 10,131.4

2029년 
신규 
공제

중소·중견기업 10,172.0 10,172.0 10,172.0

대기업 616.2 616.2

소계 10,788.2 10,788.2 10,172.0

2030년 
신규 
공제

중소·중견기업 10,212.6 10,212.6 10,212.6

대기업 618.6 618.6

소계 10,831.2 10,831.2 10,212.6

2031년 
신규 
공제

중소·중견기업 10,253.4 10,253.4 10,253.4

대기업 621.1 621.1

소계 10,874.5 10,874.5 10,253.4

합계 10,702.3 21,447.5 31,624.3 31,750.8 31,877.7 21,087.1 10,253.4

[표 11] 신고연도 기준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 2027~2033년

(단위: 억 원) 

2)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가)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 2023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 관련 세제지원 항목과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통합되어 시행 중

◦ (개정연혁)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2018.12.24. 신설된 

규정으로 2022.12.31.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2018.12.24. 신설: 육아휴직 복직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2020.12.29. 일부개정: 2022.12.31.까지 육아휴직 복직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

공제율 상향(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 2022.12.31. 일부개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 (현행규정)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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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

기업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실적) 국세청이 제출한 2024년 신고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항목 

중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감면실적은 130.8억 원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2022.12.31.까지 복직

시키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달까지 공제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2023 2024 2024

소득세 25.0 8.5 46.8

법인세

중소기업 27.1 12.9 45.0

중견기업 24.4 0.4 39.0

소계 51.5 13.3 84.0

합계 76.5 21.8 130.8

자료: 국세통계포털 및 국세청 제출자료

[표 12]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3~2024년

(단위: 억 원)

나) 추계방법

❑ (세수효과 추정) 향후 세액공제액은 최근 3년(’21∼’23)간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소득세 공제액은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향후 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수가 변동한다고 가정

－ 최근 3년(’21∼’23)간 전체 사업체의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 연평균 증감율은 △4.7%

－ 고용노동부 자료는 종자사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나, 한국노동

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에 따르면 2015년 중소기업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고용 규모 기준과 차이가 상당5)하여 사업체 규모에 따라 구분하지 않음

5) 김정우,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식별과 기업규모별 고용현황”, 「KLIPANEL 제24호(2023-03)」,

한국노동연구원,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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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형태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사업체

전체 496,873 516,236 515,710 436,191 463,305

① 지속 근무 423,897 428,642 410,716 370,243 332,504

② 단축 근무 14,650 13,408 14,652 19,860 36,006

①+② 합계 438,547 442,050 425,368 390,103 368,510

전년대비 ①+② 합계 증감율 (0.80) (△3.77) (△8.29) (△5.54)

자료: 고용노동부, 「육아 등 돌봄지원제도 활용 실태」, 각 연도

[표 13] 전체 사업체의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 2019~2023년

(단위: 개, %)

◦ 2024년 신고기준 감면실적을 토대로 개정안에 따른 기업규모별 공제액

변화율을 반영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추계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득세 40.5 38.6 36.8 35.1 33.5

법인세
중소기업 39.0 37.2 35.5 33.8 32.2

중견기업 33.8 32.2 30.7 29.3 27.9

합계 113.3 108.0 102.9 98.1 93.5

[표 14]  신고연도 기준 감면실적 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 원)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1조815.6억원, 2033년 1조253.4억원 등 2027년부터 2033년까지 7년간

총 15조 9,258.9억 원(연평균 2조 2,751.3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서 중소 · 중견기업은 세액공제가 

3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3년까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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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가)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

◦ (개정연혁)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2007.12.31. 제정된 규정으로

사회적기업의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과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감면

기한 및 감면율 변경, 취약계층 고용과 연계된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 2008.12.26. 일부개정: 인증취소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 신설

－ 2013. 1. 1. 일부개정: 감면기한을 종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 2014. 1. 1. 일부개정: 감면율을 종전 5년간 50%에서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로 인상

－ 2019.12.31. 일부개정: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목적의 감면 한도 신설

감면 한도 = 1억 원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 원)

◦ (현행규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100% 감면

－ 감면율: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실적) 최근 5년(’20~’24)간 감면 규모는 2020년 신고기준 71.1억 원

에서 2021년 신고기준 85.3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24년 신고기준 

71.5억 원으로 대부분 법인사업자에서 발생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누적 연평균

통합고용세액

공제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29조의8)

제1항 10,702.3 21,447.5 31,624.3 31,750.8 31,877.7 21,087.1 10,253.4 158,743.1 22,677.6

제5항 113.3 108.0 102.9 98.1 93.5 - - 515.8 103.2

합계 10,815.6 21,555.5 31,727.2 31,848.9 31,971.2 21,087.1 10,253.4 159,258.9 22,751.3

[표 1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33년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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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1 2022 2023 2024

법 인 세 68.9 84.3 75.5 75.6 70.0

소 득 세 2.2 1.0 1.2 0.7 1.5

합계 71.1 85.3 76.7 76.3 71.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각 신고연도

[표 16] 신고연도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 원)

나)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5년(’26~’30)간 신규 사회적기업 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기업 수를 추정한 후, 연차별

인증을 유지하는 비중과 1기업당 감면액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출

◦ 신규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수는 2019년 391개에서 2024년 236개로 감소

－ 2019~2024년간 신규 사회적기업 수의 연평균 감소율: 8.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율

신규 사회적기업 수1)
391 429 500 428 371 236

△8.8
(9.7) (16.6) (△14.4) (△13.3) (△36.4)

주: 1) 사회적기업포털 조회 결과(’25.1.31.기준) 법인 외 개인사업자 확인 불가

   1. ( )안은 신규 사회적기업 수의 전년 대비 증감율

자료: 사회적기업포털(’25.1.31.기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7] 신고연도별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2019~2024년

(단위: 개사, %)

◦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규 사회적기업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6~2030년 신규 사회적기업 수를 추계한 후, 2024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한 법인의 비중을 반영하여 신규 세액감면 발생

기업 수를 추계

－ 2024년 법인세 신고한 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 비중: 46.0%

’24년 법인세 신고법인 수: 105.8만 개, 총부담세액 발생법인 수: 48.7만 개사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한 개인사업자 대비 과세소득자 발생 비중 : 84.0% 

’24년 개인사업자 재무제표 신고 건수: 238.8만 개, 과세소득자 수: 200.5만 개사

－ 2024년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중 법인사업자 비중(100%) 및 2023 사업연도 

감면액 중 법인사업자 비중(98.0%)에 따라 법인사업자 기업 수 추정치에 대하여 총

부담세액 발생 법인의 비중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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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027 2028 2029 2030

신규 사회적기업 수(A) 196 179 163 149 135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A×46.0%) 94 86 78 71 65

[표 18] 향후 신규 사회적기업 수 및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 2026~2030년

(단위: 개사)

◦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 비중을 반영

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 2024.12.31. 기준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을 유지하는 비중은 n년 전 인증을 취득한

기업 대비 인증을 유지한 기업의 비중으로 추정

2024

(1년차)

2023

(2년차)

2022

(3년차)

2021

(4년차)

2020

(5년차)

사회적기업 인증 취득기업 수(A) 236 371 428 500 429

’24.12.31. 기준 인증 유지기업 수(B) 236 364 404 452 375

비중(B/A×100) 100 98.1 94.4 90.4 87.4

자료: 사회적기업포털(’25.1.31.기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9]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 비중: 2020~2024년

(단위: 개사, %)

－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 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26년 인증 90 89 85 82 79

2027년 인증 82 81 78 74 72

2028년 인증 75 74 71 68 66

2029년 인증 68 67 65 62 60

2030년 인증 62 61 59 56 55

주: [표 18]의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표 19]에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 비중을 곱하여 추정

[표 20] 신고연도별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 2027~2035년

(단위: 개사)

◦ 2024년 신고기준 1기업당 감면액은 0.11억 원으로 최초 감면 발생 이후 

4년차 및 5년차에는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축소됨을 반영하여 신고

연도 기준 세수효과를 추정

－ 2023 사업연도 1기업당 감면액(0.11억 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액 합계

(71.43억 원)를 감면대상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합(664개사)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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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가)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

◦ (개정연혁)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과 사후관리 규정을 

2010.12.27. 신설하고, 감면기한 및 감면율 변경, 장애인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 2013. 1. 1. 일부개정: 감면기한을 종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 2014. 1. 1. 일부개정: 감면율을 종전 5년간 50%에서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로 인상

－ 2019.12.31. 일부개정: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증대 목적의 감면 한도 신설

감면 한도 = 1억 원 +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 원)

◦ (현행규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100% 감면

－ 감면율: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실적) 최근 5년(’20~’24)간 감면 규모는 2020년 신고기준 72.0억 원

에서 2021년 신고기준 74.7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24년 신고기준 

76.0억 원으로 대부분 법인사업자에서 발생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26년 인증 9.7 9.5 9.2 4.4 4.2

2027년 인증 8.9 8.7 8.3 4.0 3.9

2028년 인증 8.1 7.9 7.6 3.6 3.5

2029년 인증 7.4 7.2 6.9 3.3 3.2

2030년 인증 6.7 6.6 6.3 3.0 2.9

합계 9.7 18.4 26.0 28.0 29.7 21.0 13.1 6.2 2.9

주: [표 20]의 신고연도별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에 1기업당 감면액 및 연차별 감면율을 반영하여 추정

[표 21] 개정안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액 추정치: 2027~2035년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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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1 2022 2023 2024

법 인 세 55.7 63.3 47.5 47.3 66.0

소 득 세 16.3 11.4 7.1 6.3 10.0

합계 72.0 74.7 54.6 53.6 76.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각 신고연도

[표 22] 신고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 원)

나)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5년(’26~’30)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기업 수를 추정한 후, 연차별

인증을 유지하는 비중과 1기업당 감면액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출

◦ 신규 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본점) 수는 2019년 82개사에서 2024년 143

개사로 증가 

－ 2019~2024년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 연평균 증가율: 1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율

신규 인증 

표준사업장 수

82 97 119 94 109 143
11.8

(18.3) (22.7) (△21.0) (16.0) (31.2)

주: ( ) 안은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 전년 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인증 취소 사업체 명단 (’24.12.31.기준)」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3] 신고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현황: 2019~2024년

(단위: 개사, %)

◦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6~2027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를 추계한 후, 2024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한 법인의 비중을 반영하여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를 추계

－ 2024년 법인세 신고한 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 비중: 46.0%

’24년 법인세 신고법인 수: 105.8만 개, 총부담세액 발생법인 수: 48.7만 개사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한 개인사업자 대비 과세소득자 발생 비중 : 84.0% 

’24년 개인사업자 재무제표 신고 건수: 238.8만 개, 과세소득자 수: 200.5만 개사

－ 2024년 기준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현황 중 법인사업자 비중(87.4%) 및 2023 

사업연도 감면액 중 법인사업자 비중(86.8%)에 따라 법인사업자 기업 수 추정치에 

대하여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의 비중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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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027 2028 2029 2030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A) 179 200 223 249 279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A×46.0%) 82 92 103 115 128

[표 24] 향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 및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 2026~2030년

(단위: 개사)

◦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 2024.12.31. 기준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유지하는 비중은 n년 전 인증을

취득한 기업 대비 인증을 유지한 기업의 비중으로 추정

2024

(1년차)

2023

(2년차)

2022

(3년차)

2021

(4년차)

2020

(5년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득기업 수(A) 143 109 94 119 97

’24.12.31. 기준 인증 유지기업 수(B) 141 103 79 94 77

비중(B/A×100) 98.6 94.5 84.0 79.0 79.4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인증 취소 사업체 명단 (’24.12.31.기준)」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5]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 2020~2024년

(단위: 개사, %)

－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26년 인증 81 78 69 65 65

2027년 인증 91 87 77 73 73

2028년 인증 101 97 86 81 82

2029년 인증 113 109 97 91 91

2030년 인증 127 121 108 101 102

주: [표 24]의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표 25]에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을 곱하여 추정

[표 26] 신고연도별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 2027~2035년

(단위: 개사)

◦ 2024년 신고연도 기준 1기업당 감면액은 0.46억 원으로 최초 감면 발생 

이후 4년차 및 5년차에는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축소됨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세수효과를 추정

－ 2023 사업연도 1기업당 감면액(0.46억 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액 

합계(76.0억 원)를 감면대상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합(164개사)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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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47.3억 원, 2035년 26.5억 원 등 2027년부터 2035년까지 9년간

총 1,013.7억 원(연평균 112.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세액감면 규정이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5년까지 발생

－ t년에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t+1~t+3년)간 

100%, 이후 2년(t+4~t+5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

’27 ’28 ’29 ’30 ’31 ’32 ’33 ’34 ’35 누적 연평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제1항)
9.7 18.4 26.0 28.0 29.7 21.0 13.1 6.2 2.9 155.0 17.2

장애인표준

사업장

(제2항)

37.6 78.0 119.2 148.3 180.9 136.6 89.9 44.6 23.6 858.7 95.4

합계 47.3 96.4 145.2 176.3 210.6 157.6 103.0 50.8 26.5 1,013.7 112.6

[표 2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5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26년 인증 37.6 36.0 32.0 15.1 15.1

2027년 인증 42.0 40.3 35.8 16.8 16.9

2028년 인증 46.9 45.0 40.0 18.8 18.9

2029년 인증 52.4 50.3 44.7 21.0 21.1

2030년 인증 58.7 56.2 50.0 23.5 23.6

합계 37.6 78.0 119.2 148.3 180.9 136.6 89.9 44.6 23.6

주: [표 26]의 신고연도별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에 1기업당 감면액 및 연차별 감면율을 반영하여 추정

[표 27]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액 추정치: 2027~2035년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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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동 특례는 무주택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특례내용: 저축납입액(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현행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최근 조세지출 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414억원까지 증가한 실적이 2023년 396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5에는 445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다소 불규칙한 흐름이 나타남

2021 2022 2023 2024 2025p

감면실적 357 414 396 400 445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표 2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2) 추계 방법

❑ 「조세지출예산서」상 2023~2025년 감면실적 평균액이 향후에 유지될 것

으로 가정하되,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추계

◦ 2024년부터 납입액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23~2024년 실적에 해당 효과를 반영하여 평균액을 계산

－ 제16차 재정패널조사 자료상 주택청약저축에 종전 한도(240만원) 이상으로 저축한

가구는 300만원까지 납입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그 결과 납입액 한도

인상으로 세수효과가 약 5.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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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계 결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429억원, 2031년 429억원 등 5년간 총 2,143억원(연평균 42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87조제2항)
-429 -429 -429 -429 -429 -2,143 -429 

[표 30]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마.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비과세종합저축은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로

서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의 저축(한도 

5천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임

구 분 주요 내용

도입연도 2015. 1. 1. 명칭 변경 (2000. 10. 21.)

일몰기한 2025. 12. 31.

지원대상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혜택 일몰기한까지 가입한 저축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납입한도 5천만원

의무납입기간 없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1] 비과세종합저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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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실적은 9,091억원임

◦ 2021년의 경우 과세특례 대상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제외되는 등 

대상자 축소의 영향으로 조세지출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 

－ 2020년 1월 1일부터 직전 3개연도 이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 2022년부터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저축 규모가 확대되면서 2023년부터 

조세지출 실적도 확대

2020 2021 2022 2023 2024

조세지출액 3,386 2,575 2,554 5,461 9,091

자료: 정부의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2) 추계방법 및 결과

❑ 2019~2024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12월 기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약 542만명, 가입계좌는 

약 1,008만개 수준이고, 한도금액은 183조원 수준으로 나타남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금액은 2019년 128조원에서 2024년 183조원으로 증

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나타남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연령이 2019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

하여 2019년 이후 실적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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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월 가입자 수1) 계좌수2) 한도금액3) 가입자당 평균한도

2019. 12. 4,195,017 7,891,578 128 3,048

2020. 12. 4,230,086 7,799,461 130 3,063

2021. 12. 4,346,098 7,912,717 135 3,109

2022. 12. 4,897,897 8,903,875 160 3,260

2023. 12. 5,187,421 9,605,841 172 3,318

2024. 12. 5,416,950 10,085,000 183 3,373

주: 1)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가입자 수(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중복 제거)

2)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계좌 건수

3)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한도금액의 합산치

4) 계좌 개설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개월 수 평균

자료: 은행연합회

[표 33]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 2019~2024년

(단위: 명, 개, 조원, 만원) 

❑ 2024년 이후 연간 시장금리 추이는 다음과 같음

◦ 수신금리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

채 3년물 이자율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2025.10.) 활용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국고채 3년물

(증감율)

3.1 2.4 2.4 2.5 2.6 2.6 2.6

- (-22.8%) (0.0%) (4.2%) (4.0%) (0.0%) (0.0%)

자료: 2024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2025~2029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30년은 2029년 전망치와 동일하다고 가정

[표 34] 연간 시장금리 최근 추이 및 향후 전망

(단위: %) 

❑ 2024년 비과세종합저축 조세지출 실적치에 2019~2024년 연평균 비과

세종합저축 한도금액 증가율과 금리변동에 따른 실적 증감요인을 반영

하여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개정안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7,562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조 

6,523억원(연평균 9,3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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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안 제88조의2①)

-7,562 -8,461 -9,450 -10,149 -10,901 -46,523 -9,305

[표 3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단위: 억원) 

바.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 (수선유지용역비) 전체 영구임대주택의 수선유지용역비는 2026년 

7,209억원 수준으로 추정

◦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과연수별 ‘호수

×1호당 평균 수선유지용역비’는 5,131억원 수준

－ 1호당 평균 수선유지용역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자료를 공급가액 기준으로 환

산하여 반영함

◦ 추계기간 영구임대주택의 수선유지용역비는 소비자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

책처, 2025.9.)6)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해 2026년 5,332억원 수준

으로 추정

－ (2025년)2.0% (2026년)1.9% (2027년)2.0% (2028년)2.0% (2029년)2.0%

－ 단, 2030년은 2029년과 동일한 물가상승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수선유지용역비 5,131 5,231 5,332 5,437 5,545 5,656 5,769 

[표 36]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연간 수선유지용역비 추정

(단위: 억원)

◦ 전국의 전체 영구임대주택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주택의 비율은 

2021~2023년 평균 74.0%

6)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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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수 비율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합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2021 15.9 5.7 21.6 73.7 26.3

2022 16.4 5.7 22.1 74.1 25.9

2023 16.6 5.8 22.4 74.1 25.9

연평균 - - - 74.0 26.0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7] 관리주체별 영구임대주택 수 현황

(단위: 만 호, %)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비율을 반영해, 전체 영구임

대주택의 연간 수선유지용역비는 2026년 7,209억원 수준으로 추정

2026 2027 2028 2029 2030

수선유지용역비 7,209 7,350 7,497 7,647 7,800

[표 38] 전체 영구임대주택의 연간 수선유지용역비 추정

(단위: 억원)

❑ (부가가치율)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022~2024년 연평균 76.9% 

수준

2022 2023 2024 연평균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기업경영분석)
78.1 77.3 75.3 76.9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9]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 

(단위: %)

❑ 영구임대주택의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시 부가가

치세수는 2026년 554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2,884억원(연평

균 57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연도별 ‘수선유지용역비 × 부가가치율(76.9%) × 세율(10%)’로 추정

◦ 2026~2030년 5년 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2,154억원, 지방소

비세(25.3%)는 총 730억원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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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전체 세수효과 -554 -565 -576 -588 -600 -2,884 -577

- 국세(74.7%) -414 -422 -431 -439 -448 -2,154 -431

- 지방소비세(25.3%) -140 -143 -146 -149 -152 -730 -146

[표 40]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시 세수효과 추정: 2026~2030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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